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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빈곤정책으로서 유효성 연구

남 재 량*

본 연구는 빈곤 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최저임금제도가 과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있어 대상의 불일치에 있다. 전자는 가구를 단위로 하는 반면 후자는 개
인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열에 일곱을 넘는데, 이 경
우 최저임금을 적용시킬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
는 근로자라고 모두 빈곤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위 10% 소득 가구에 살고 있는 경우
는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 9%에 불과하다.
빈곤의 동학을 보면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구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하였고 빈곤에 진입하

는 가구의 취업자 수는 모두 감소하여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증감이 빈곤 유출입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분석기간 가운데 최
근 3년 동안 2건(가중치 적용 시 3,665 가구)에 불과하며 최근 5년 동안 5건(가중치 적용 시
7,884 가구)에 그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대부분 누수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탈빈곤 정책의 수단으로 매우 성긴 도구(loose instrument)일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실제로 최저임금이 그렇게 인상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의 의
사결정 주체와 비용부담의 주체가 괴리되어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빈곤층에 무상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탈빈곤 정책일 것이다.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상대가격체계 왜곡 등을 전혀 고려하
지 않았다.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목표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
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I.  서론

최근 들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을 되돌아보면 최저
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정책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는
2015년에 널리 방송된 프로그램으로 ‘국민체험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가능한지) 한번 해보
라”라는 내용의 Obama 미대통령의 의회연설(2015.1.20)과 관련이 깊다. 실제로 2016년 한국의 최저
임금 인상률은 시장 임금이나 예년의 인상률 보다 더 높은 8.1%로 결정되었다.
-----------------------------------------------------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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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은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도

관련이 깊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극심한 빈곤의 퇴치’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분석하여 평가한 연구들은 크게 부족한 실정

이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주요 정책적 의사결정이 특정 연구결과에 지나치게 의존

하거나, 인기영합적인 흐름이나 정치적 선동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으며, 경험적인 증거가 없거나

약한 당위론적인 주장에 편승하게 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빈곤 퇴치

효과 또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경험 증거를 찾아 축적하는 일은 서둘러야 할 시급한

연구 과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빈곤정책으로서 유효성을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극심한 빈곤의 퇴치”에 있으며

(Stigler, 1946), 한국의 최저임금법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법 제정의 주요 목적임을 밝히고 있

다. 그러나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은 탈빈곤보다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고용저해

(dis-employment)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법이 과연 원래

의도한 빈곤 퇴치라는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 지, 최저임금의 인상이 빈곤 탈출과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설득력 있는 경험 증거의 부족은 비합

리적인 주장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활개 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정책과 빈곤정책의 정책대상 불일치에 따른 모호함을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단인 반면

빈곤정책은 ‘가구’나 ‘가족’을 목표 단위로 한다. 이처럼 수단과 목표 간의 대상이 불일치함에 따라

여러 모호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들을 명확히 하여야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의 효과

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것도 연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을 특히 빈곤에

초점을 맞추고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한다. 제3절은 가구를 단위로 한 빈곤과 개인을 단위로 한 최

저임금 및 이들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제4절은 빈곤의 동학(dynamics)에 대한 경험적 특징들

(facts)을 밝히고 이를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 빈곤 탈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은 이상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한다.

Ⅱ.  문헌연구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Stigler(1946)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1) Stigler의 효시적 연구가 또 다른 중요한 연구인 Gramlich(1976)의 연구로 이어지는 데에는

1) 그의 연구에는 참고문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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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논문의 주요 논평자인 Flanagan(1976)은 분석결과와 동

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는 저자에 대해 어이없어 하고 있으나, 이 연구를 거치면서 최저임금 논의

는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 특히 그가 최저임금과 빈곤에 대한

연구의 부진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방대한 양

의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특히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빈곤에 대한 연구를 기대했던 Gramlich(1976)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최저임금 관련 연구

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을 갈라놓기

시작하였으나 이내 경제학자들을 두 집단으로 가르게 되었다(Gramlich, 1976). Card and

Krueger(1995)로 대표되는 새로운 급진적(radical) 연구 흐름이 그 하나이고 경제학의 전통적인 입

장을 견지하고 있는 Neumark and Wascher(2008)로 대표되는 연구 흐름이 다른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 두 연구흐름들은 상이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도는 “무딘(blunt)” 도

구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관련 연구 가운데 하나인 Manning(2015)도 여전히

최저임금제도를 “무딘 도구(blunt tool)”라고 언급하고 있다.2) 한국을 대상으로 한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정진호(2005)와 남재량(2011) 그리고 윤윤규외(2015)의 연구 정도

에 불과하다.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은 – 이미 Stigler(1946)가 강조하고 있듯이 - 최저임금 근로자가 항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의 누수효과(spillover effect)가 사소한

정도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Gramlich(1976)에서도 확인되며, 최근의 몇 연구들도 이 문제를 중요

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

요한 문제라는 인식에 더하여, 그러한 분포가 시간에 걸쳐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남재량, 2011)

에 주목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이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최저임금과 빈곤에 대한 최근의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의회의 보고서인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4)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2016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10.10 또는 $9.00까지 인상할 경우 미국의 고용 및 가구소득에 미치게 될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를 주로 담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대한 광범한 서베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제시한 추정치들을 자료(data)로 사용하여 새로운 추정치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추정치들을

바탕으로 미국경제 전체의 고용과 가구소득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

다.3) 또 다른 최근의 연구로 Dube(2013)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최저임금이 비고령(non-elderly) 개

2) 그러나 예외적으로 Dube(2013, working paper)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국의 연방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개인들의
비중을 낮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적특성별 구성을 전망하고 이를 각종 추정치들과 결합하여 최
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예측하였다. 아울러 시간당 임금 및 가구소득 자료 등을 사용하여 미래소득을 전망
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연간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최
저임금의 10대(teenager)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선택하고 불확실성을 반영한 후 최저임금의 성인(adult)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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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1990∼2012년)하였다. 국내에서 윤윤규외(2015)는 최

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다양한 효과, 즉 고용효과에 대한 미시

적·거시적 분석, 기업원가 부담 효과 분석, 근로빈곤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이상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 보자. 먼저 빈곤가구의

가구원 구성 및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 분포뿐만 아니라

빈곤가구의 가구원 구성도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빈곤가구에 근로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면 탈빈곤(anti-poverty) 정책으로

서 최저임금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빈곤가구의 가구원 구성 역시 시간에

걸쳐 상이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빈곤 동학(dynamics)과 최저임금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다.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분

석하여 한국에서 빈곤 유출입의 유량(flow)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특성들이 최저임금과 어떠

한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빈곤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탈출 및 빈곤지속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빈곤과 최저임금

1. 자료와 기초통계

빈곤에 대한 판단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를 단위로 하므로 빈곤에 대한 분석은 주로 가구자료

(household data)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반면 최저임금은 개인을 단위로 하므로 최저임금에 대한

분석은 주로 개인자료(individual data)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양자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는 가구의 소득에 대해 풍부한 정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임금과 근로시간

에 대한 정보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나아가 빈곤과 최저임금의 동학

(dynamics)까지 분석하려면 패널자료(panel data)가 필요하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data)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인 것 같다.

KLIPS는 1998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하여 2016년 현재 19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패널조사이다. 본 연구는 이 조사 자료 가운데 기본적인 자료

정제(data cleaning)가 완료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1차∼17차 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

다. KLIPS는 1998년 1차 조사를 위한 표본 외에도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2009년의 추가적

인 표본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의 동학을 분석함에 있어 연속성 있는 통계를 필요로 하므

로 1998년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KLIPS는 당해 차수 조사에서 당해 연도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

이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을 조사한다. 따라서 17차 조사에 나타난 전년도 소득은 2013년 소득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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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은 1998년부터 2013년으로 한정되게 된다. 그렇더라도 분석기간은 16년에 달하므로 동태적

인 특성에 대한 패널 분석까지 실시하더라도 자료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기초적인 특성은 <부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자료의 크기, 가구의 총소득과 근로소득 수준, 가구 내 취업자 수 등을 이 표에서 볼 수 있다.

2. 빈곤의 실태

분석대상 가구 가운데 빈곤상태4)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3년에

10.9% 이다. 2000년 이후 또는 2005년 이후 빈곤가구의 비율, 즉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다. 2000년의 빈곤률은 18.8%였으며, 2005년 빈곤률은 13.7%였다. 외환위기 하에서 빈곤률은 19.2%

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빈곤률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빈곤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강한 추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러한 추세는 경상소득5)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나타난다.

<표 1> 빈곤가구 비율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본 연구가 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빈곤과 최저임금이므로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중요한 변수

이게 된다6). <표 2>는 빈곤과 취업자 수를 연관시킨 결과를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

이 2013년 빈곤가구의 취업자 수는 0.36명에 불과하다. 이는 빈곤하지 않은 가구인 비빈곤 가구의

취업자 수 1.29명의 27.9%7)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다소 성급하긴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빈

곤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가구 내 취업자 유무를 거론하게끔 한다. 0.4명 이하

의 빈곤가구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보다 멀리 보면, 2000년에 빈곤가구 취업자

수는 0.95명으로 높았으며 2005년에 0.55명으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대 들어 0.3명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즉 빈곤가구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구 내 취업자 수의 감소는 빈곤가구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

4)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 연구는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를 사용하고 있
다.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은 가구 균등화 지수(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여 조정하는 방
식)를 사용하여 조정한 것이다.

5) 경상소득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상소득을 사용한 빈곤률은, 최
저생계비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총소득의 경우보다 높게 된다.

6) 최저임금은 취업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표에서 ( ) 안에 제시된 수이다.

빈곤률 1998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총소득 19.2 18.8 13.7 12.3 11.3 11.3 10.9

경상소득 19.4 19.1 13.8 13.4 12.4 1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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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친 가구원 수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구 내 취업자 수

감소는 비빈곤 가구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비빈곤 가구의 가구내 취업자 수도 표에

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2000년의 1.46명에서 2005년의 1.40명으로 그리고 2010년

의 1.32명으로 다시 2013년의 1.29명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가구의 가구내 취업자 수와 비

빈곤 가구의 가구내 취업자 수를 비교하여 보면 빈곤가구의 취업자 감소가 더욱 가파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 ) 안에 들어 있는 양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탄잔다. 이러한

사실은 빈곤가구의 취업자 수 감소가 비빈곤 가구의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 여

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특징은 가구내 취업자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표에서 보듯이 가구원 수 가운데 취업자 수

가 차지하는 비율인 취업자 비율은 빈곤가구의 경우 2013년에 0.16에 불과하다. 가구원이 10명 있

을 경우 1.6명만 취업자인 것이다. 이는 가구원 2명 가운데 1명이 취업자인 비빈곤 가구의 경우와

크게 대비된다. 나아가 이러한 가구 내 취업자 비율은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모두에서 하락하였

으나 빈곤가구에서 하락의 정도가 더 커서 양자의 비율이 69.8%(2000년)에서 41.3%(2005년),

35.4%(2010년) 그리고 32.0%(2013년)로 감소하고 있다.

<표 2> 빈곤가구 여부와 가구 내 취업자 규모

(단위: 명,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빈곤 여부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았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자. <표 3>은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분포를 빈곤 여부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가 없는 경우가 2013년에 무려 71.8%이다. 반면 비빈곤 가

구에서 취업자가 0인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비빈곤 가구의 85%에서 취업자 수는 1명 이상이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빈곤 가구 가운데 취업자

가 없는 경우가 10에 7을 넘는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통한 빈곤 구제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단 일을 해서 임금을 받고 있어야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한 취업자 없는 빈곤가구의 비율은 적어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에서 보듯이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가 0인 경우의 비율이 2000년 이후 매 5년마다 36.8%에서

57.6%로 다시 66.9%로 상승하였으며, 2013년에 71.8%로 상승하였다.

1998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취 업 자

수 (명)

빈 곤
0.92 0.95 0.55 0.39 0.38 0.39 0.36
(67.2) (65.1) (39.3) (29.5) (29.0) (30.0) (27.9)

비빈곤 1.37 1.46 1.40 1.32 1.31 1.30 1.29

취 업 자

비율 (%)

빈 곤
0.27 0.30 0.19 0.17 0.16 0.17 0.16
(64.3) (69.8) (41.3) (35.4) (32.7) (34.7) (32.0)

비빈곤 0.42 0.43 0.46 0.48 0.49 0.49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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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빈곤가구 여부와 가구 내 취업자 분포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3. 최저임금과 빈곤의 분포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여 왔다. 2000년

부터 2009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10.2%이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상률은 5.0%이다.8) 이는

동일 기간 시장임금 상승률 3.3% 및 3.8%와 크게 대비된다. 그 결과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860원에 이르게 되었다. 시장임금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즉 최저임금 미만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9)

이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빈곤한 가구에서 살고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

자. 거듭 말하지만 최저임금은 개인에 대한 것인 반면, 빈곤 여부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를 단위

로 한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 빈곤한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2013년에 10.1% 이다. 즉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은 빈곤한 가구에서 살고 있고 9

명은 빈곤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이 비율은 15.9%였으나 이후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2010년에 이르면 12.1%, 그리고 2013년에 10.1%로 그친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

곤한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10)

8)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은 6.1%이다.
9) 2010년 이후 미만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적어도 2010년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에 그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후 다시 상승한 미만률
은 2013년에 10%를 넘고 있다.

10) 2000년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빈곤가구 소속 비율이 35.8로 매우 높았던 것은 외환위기 여파인 것으
로 짐작된다.

취업자수 1998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빈 곤

가 구

0명 38.6 36.8 57.6 66.9 66.7 67.4 71.8

1명 36.6 38.1 31.4 27.4 28.4 26.3 21.4

2명 20.3 19.3 9.7 5.4 4.8 6.0 6.1

3명이상 4.5 5.7 1.2 0.2 0.0 0.3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빈곤

가 구

0명 10.2 9.2 11.7 13.9 15.0 15.3 15.0

1명 50.8 46.2 46.1 48.2 47.4 47.8 48.9

2명 32.1 35.4 34.2 30.8 30.5 29.9 29.6

3명이상 6.9 9.1 8.0 7.1 7.0 6.9 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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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미만률

(단위: 원, %)

자료: KLI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2014),

최저임금 심의·의결 경위(최저임금위원회, 각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표 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빈곤 여부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어떤 소득수준의 가구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일까? <그림

2>는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13년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소득 하위 1분위에 속한 경우는 9.0%에 불과하다.11)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2분위로서 17.7% 이다. 2분위를 시작으로 7분위의 10.3%까지도 1분위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소득 상위 30%, 즉 8∼10분위에 속해 있는 비율도 13.8%나 된다. 이들의

11) 각 분위별 수치는 부표에 모두 제시하였다.

1998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빈 곤 27.8 35.8 15.9 12.1 11.6 11.8 10.1

비빈곤 72.2 64.2 84.1 87.9 88.4 88.2 8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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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은 이들이 속한 가구의 생계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77.2%는 2∼7분위 소득 가구에 위치하고 있다.

부표에서 보듯이 소득 하위 1분위에 속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은 뚜렷한 추세 없이

10%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12)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은 10.7% 이

다.

<그림 2>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 분위별 분포 (2013년)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Ⅵ. 빈곤의 동학과 최저임금의 역할

1. 빈곤의 동학

이제 우리의 분석에 시간을 도입하여 빈곤의 동태적인 부분을 다루어보자. 빈곤한 상태에 있던

가구가 이웃한 다음 해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를

빈곤탈출, 후자를 빈곤지속이라 부를 수 있겠다. 빈곤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고 각각을 빈곤진입과 비빈곤지속이라 부르자.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면 2×2 행렬을 구성할

수 있고 행의 합은 1로서 4개의 원소 각각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이웃한 시점끼

리 연결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구한 4개의 이행확률들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편의상 확률에

100을 곱하여 나타내었다.

12) 2000년의 18.8%와 1998년의 5.0%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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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보듯이 빈곤탈출 확률은 2013년에 38.7이다. 즉 빈곤한 100 가구 가운데 39 가구 정도

가 다음 해에 빈곤에서 벗어나고 61 가구 정도는 그대로 빈곤하게 남아있다. 빈곤에서 벗어날 가

능성이 38.7%라면 제법 높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빈곤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61.3%나 됨을 생각하면 빈곤 탈출률을 그리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빈곤 탈출률은 등락을 거듭하

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 표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8∼1999년의 경우를 논

외로 하면 이후 5년 마다 48.2%에서 44.8%, 그리고 43.5%로 하락하며 2012∼2013년에 이르면

38.7%로 하락한다. 이는 곧 빈곤 지속률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표에 잘 나타나 있다. 빈곤

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빈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한 상태로 옮겨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진입률은 2012∼2013년에

4.5%에 불과하다. 즉 빈곤하지 않은 100 가구 가운데 95 가구는 여전히 빈곤하지 않지만 5 가구

정도는 빈곤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빈곤 진입률 역시 하락하고 있다.

<표 5> 빈곤의 동태적 특성 (총소득 기준)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빈곤은 가구 내 취업자 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제 빈곤의 동학

과 취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 6>은 빈곤탈출 가구의 취업자 수와 그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이 표에서 보듯이 빈곤탈출 가구의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다음연도에 모두 증가하였다.

2012∼2013년의 경우를 보면 빈곤상태에 있었던 때(전년도)의 취업자 수는 0.54명이었으나 빈곤에

서 벗어난 시점(다음년도)의 취업자는 0.69명으로 0.16명 더 많다. 빈곤탈출 가구에서 이와 같은 취

업자 증가 현상은 모든 분석대상 시기 전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총소득뿐만 아니라 경상소득

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 내에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빈곤탈출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총소득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빈 곤 탈 출
(빈곤→비빈곤)

45.3 48.2 44.8 43.5 40.4 37.2 38.7

빈 곤 지 속
(빈곤→빈곤)

54.7 51.8 55.2 56.5 59.6 62.8 61.3

빈 곤 진 입
(비빈곤→빈곤)

12.0 10.0 6.5 5.9 4.5 5.0 4.5

비 빈 곤 지 속
(비빈곤→비빈곤)

88.0 90.0 93.5 94.1 95.5 95.0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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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빈곤탈출가구의 취업자 수와 그 변화

(단위: 명)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그렇다면 시각을 다소 달리하여 유사한 문제에 접근하여 보자. 과연 빈곤으로 새로이 진입하는

가구에서 취업자 수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 <표 7>은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빈곤으로 진입하는 가구의 취업자 수는 분석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감소

하였다. 이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빈곤에서 탈출뿐만 아니라 빈곤으

로 진입 역시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빈곤의 동태적 이행들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있던 가구는 어느 정도나 되는 지

알아보자. <그림 3>은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12∼2013년13)에 빈곤

탈출 가구 가운데 전년도 최저임금 미만근로자 비율은 7% 정도이다.14) 빈곤지속이나 빈곤진입 심

지어 비빈곤지속의 경우에도 이 비율은 대체로 비슷하다. 2004∼2005년과 2006∼2007년부터 4개의

이어진 기간 동안 빈곤진입 가구의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네 가지 빈곤 이행경로에서 최저임금 미

만 근로자 가구 비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3) 그림에 2013년으로 표시되어 있다.
14) 정확하게는 7.2%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에 제시하였다.

총소득 기준 경상소득 기준

전년도 다음년도 차이 전년도 다음년도 차이
1998∼1999년 1.05 1.35 0.31 1.07 1.36 0.29

1999∼2000년 1.11 1.17 0.06 1.10 1.17 0.06

2000∼2001년 1.15 1.23 0.08 1.17 1.25 0.08

2001∼2002년 0.92 1.01 0.10 0.94 1.04 0.10
2002∼2003년 0.87 1.04 0.17 0.90 1.07 0.17

2003∼2004년 0.85 0.96 0.11 0.90 1.02 0.12

2004∼2005년 0.82 0.99 0.17 0.74 0.90 0.16

2005∼2006년 0.73 0.93 0.20 0.72 0.90 0.18
2006∼2007년 0.64 0.79 0.15 0.63 0.78 0.16

2007∼2008년 0.53 0.66 0.12 0.51 0.63 0.11

2008∼2009년 0.65 0.76 0.11 0.71 0.81 0.10

2009∼2010년 0.54 0.80 0.26 0.58 0.85 0.27
2010∼2011년 0.53 0.68 0.14 0.56 0.67 0.12

2011∼2012년 0.51 0.68 0.18 0.53 0.67 0.14

2012∼2013년 0.54 0.69 0.16 0.58 0.7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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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빈곤진입 가구의 취업자 수와 그 변화

(단위: 명)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그림 3> 빈곤의 이행과 전년도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주: 총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 경상소득 기준

전년도 다음년도 차이 전년도 다음년도 차이
1998∼1999년 1.20 1.18 -0.03 1.22 1.19 -0.03

1999∼2000년 1.39 1.22 -0.17 1.40 1.23 -0.18

2000∼2001년 1.07 0.94 -0.13 1.07 0.96 -0.12

2001∼2002년 1.08 0.87 -0.21 1.11 0.90 -0.21
2002∼2003년 1.26 0.91 -0.35 1.30 0.95 -0.35

2003∼2004년 1.13 0.88 -0.25 1.13 0.89 -0.24

2004∼2005년 1.09 0.79 -0.30 1.13 0.82 -0.32

2005∼2006년 0.94 0.75 -0.20 0.89 0.68 -0.21
2006∼2007년 0.82 0.59 -0.23 0.84 0.62 -0.22

2007∼2008년 0.91 0.70 -0.21 0.87 0.70 -0.17

2008∼2009년 0.87 0.59 -0.28 0.89 0.60 -0.30

2009∼2010년 0.84 0.47 -0.36 0.89 0.53 -0.36
2010∼2011년 0.75 0.55 -0.20 0.74 0.54 -0.21

2011∼2012년 0.78 0.55 -0.24 0.79 0.60 -0.19

2012∼2013년 0.71 0.56 -0.14 0.70 0.54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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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듯 보이는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

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구가 모든 빈곤 이행 경로들에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그 효과가 특정 이행경로에 집중해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곳으로 골고루 분산되

어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빈곤탈출 가구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구 비중이 특별히

높게 나타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탈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보고 있는 그림은 그렇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빈곤탈출 요인으로서 소득 변화와 최저임금 변화

이제 빈곤탈출 가구의 소득 변화와 최저임금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순서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체 가구의 총소득과 이의 구성 및 그 변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 전반적인 모습을 먼저

파악하기로 하자. 이후 논의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표에서 보듯이

2012∼2013년 패널자료에서 가구의 총소득은 4,485만 원이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이 82.6%인 3,705

만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15) 이 기간에 총소득은 146만원 상승하는데, 근로소득은 52만원

증가하여 총소득 증가분의 35.5%를 담당하고 있다. 2011∼2012년의 경우 근로소득은 137만원 증가

하여 총소득 증가분의 64.0%를 차지하는데, 부표에서 보듯이 이 비율은 시기별에 따라 변동이 심

하다.

<표 8> 빈곤탈출 가구 소득의 변화

(단위: 만원,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15) 2004∼2005년 이후 근로소득의 비중은 82.1∼84.4%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액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총소득 1,150 1,069 1,153 1,442 1,443 1,328 1,346

근로소득 966 905 850 967 925 1,010 899

금융소득 45 18 20 22 11 21 14

부동산소득 106 71 113 233 193 60 146

사회보험소득 17 10 42 32 90 17 17

이전소득 16 56 91 180 213 183 208

기타소득 1 8 36 8 12 37 63

관측수 331 312 280 270 242 21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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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빈곤탈출 가구 소득 변화분의 구성비

(단위: 만원,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빈곤탈출 가구의 2012∼2013년 총소득은 <표 8>에서 보듯이 1,346만원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근로소득이 899만원 증가하여 66.7%를 차지한다. 이 기간 동안 이전소득은 208만원 증가하여 총소

득 증가분의 15.4%를 차지하는데, 이는 근로소득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2011∼2012년의 경우 근

로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1,010만원과 183만원 증가하는데, 각각 총소득 증가분 1,328만원의

76.1%와 13.8%를 차지한다. <표 9>에서 보듯이 소득 변화분 가운데 근로소득의 비중은 등락을 거

듭하고 있는 반면, 이전소득 비중의 증가세는 매우 뚜렷하다. 빈곤탈출 요인을 소득측면에서 찾자

면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하나, 이전소득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빈곤탈출 가구(이하 빈곤탈출 최저임금 가구)의 소

득 변화와 그 구성비는 다음의 두 표에 제시하였다. 이들 표에서 보듯이 2012∼2013년 빈곤탈출 최

저임금 가구의 총소득은 794만원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84.0%에 해당하는 666만원

증가하였다. 이전소득은 117만원 증가하여 14.7%를 차지한다. 2011∼2012년의 총소득은 1,094만원

증가하는데,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650만원(59.4%)과 352만원(32.2%) 증가하였다. 표에서 보

듯이 근로소득 증가분이 총소득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외환위기 하의 시기를 제외하면 59∼

95%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빈곤탈출 최저임금 가구가 빈곤을 탈출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적인 소득은 얼마였을까?

<표 1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그 금액은 15∼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즉 빈

곤탈출 최저임금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빈곤선 아래에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약간의 소득 증

가만으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빈곤탈출 최저임금 가구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기간별로 7∼27건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매우 드믄 것

이다.

구성비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84.0 84.7 73.8 67.1 64.1 76.1 66.7

금융소득 3.9 1.7 1.8 1.5 0.8 1.6 1.0

부동산소득 9.2 6.7 9.8 16.2 13.3 4.5 10.8

사회보험소득 1.5 0.9 3.6 2.2 6.3 1.3 1.2

이전소득 1.4 5.3 7.9 12.5 14.7 13.8 15.4

기타소득 0.1 0.7 3.2 0.5 0.8 2.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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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있는 빈곤탈출 가구의 소득 변화

(단위: 만원,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표 1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있는 빈곤탈출 가구의 소득 변화분 구성비

(단위: 만원,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표 12>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있는 빈곤탈출 가구의 빈곤선까지 소득격차 및 관측수

(단위: 만원, 건)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금액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총소득 922 875 911 1,759 947 1,094 794

근로소득 929 522 657 1,664 693 650 666

금융소득 -16 0 0 4 0 0 0

부동산소득 -32 345 81 -21 68 0 -2

사회보험소득 23 -48 12 47 23 91 13

이전소득 2 56 145 70 165 352 117

기타소득 17 0 15 -4 0 0 0

관측수 8 10 19 23 27 15 19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소득격차 18.9 21.9 15.6 29.7 25.2 27.0

관 측 수 7 10 19 22 27 15

가중 관측수 17,334 29,380 46,745 62,404 60,970 38,338

구성비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100.7 59.7 72.1 94.6 73.1 59.4 84.0

금융소득 -1.8 0.0 0.0 0.2 0.0 0.0 0.0

부동산소득 -3.4 39.4 8.9 -1.2 7.1 0.0 -0.3

사회보험소득 2.5 -5.5 1.4 2.7 2.4 8.4 1.6

이전소득 0.2 6.4 16.0 4.0 17.4 32.2 14.7

기타소득 1.8 0.0 1.6 -0.3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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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논의를 마무리해 줄 마지막 정보는 <표 13>에 담겨져 있다. 이 표는 빈곤탈출 최저

임금 가구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변하였는지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

여 각 경우에 해당하는 관측수를 보여준다. 세 가지 범주는 시간당 임금이 하락한 경우와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이다. 첫째,

최저임금이 하락한 경우를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은 이 경우 소속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난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둘째, 법정 최저임금 인상

률을 초과한 경우를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 것은 이 경우의 빈곤탈출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이

보다 높은 다른 직장이나 일을 구하였기 때문이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이 오른 경우인데, 이 경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탈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표 13>에서 보듯이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 내에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경우는

매우 적다. 분석대상 기간 가운데 가장 최근 시기에 이러한 경우는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이러한

경우는 총 2건에 불과하다. 최근 5년 동안을 보더라도 4건에 그치는데, 가중치를 고려하더라도

7,844건16)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빈곤탈출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표 13> 최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증가율 범위와 관측수
(단위: %, 가구)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Ⅴ.  결론

탈빈곤 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도가 무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최

저임금제도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매우 선량한 정책이며 정책의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6) 마지막 부표에 가중 관측수가 제시되어 있다.

음(-) 법정 인상률
범위 내

법정 인상률
범위 초과 결측 계

2007∼2008년 5 1 12 0 18

2008∼2009년 5 1 14 5 25

2009∼2010년 2 0 17 3 22

2010∼2011년 10 2 10 5 27

2011∼2012년 3 0 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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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탈빈곤(anti-poverty) 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도는

한국에서 거의 효과가 없거나 매우 성긴 도구(loose instrument)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일단 빈곤

가구에는 취업자가 별로 없었다.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열에 일곱을 넘고 있는데,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열에 1.5 가구에 불과하다. 취업자도 없는데 최저임

금을 높여준다고 빈곤에서 벗어날 리가 없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반드시 빈곤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

금 여부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것인 반면, 빈곤여부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를 단위로 하기 때

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 열에 아홉은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었

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 소득 최상위 30%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13.8%나 되며 최

하위 10%에 살고 있는 경우는 9%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 효과는

하위 소득 1분위가 아닌 곳으로 91%가 흘러가버리고 만다.

빈곤에서 벗어난 가구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기간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다. 빈곤으로 진입하게 된 가구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전체 분석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없다. 이는 빈곤 탈출과 빈곤 진입 여부가 취업자 수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음을 알려준다.

빈곤탈출 가구로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분석기간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2건(가중치를 고

려할 경우 3,665 가구)에 불과하며, 최근 5년 동안 5건(가중치를 고려할 경우 7,844 가구)에 그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빈곤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상의 분석은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3년(2014∼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5%에 이르

며 이는 시장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이러한 정도로 큰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 상황에 있는 근

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17) 실제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상대가격체계의 왜곡과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매우 클 수 있다. 어떤 경제의 상대

가격체계를 왜곡시키는 것은 마치 지구의 자전축을 임의로 바꾸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이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소득분배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들이 준수하여 최저임금 미만률이 0%로 되고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할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분배를 미

소하게 개선시킬 뿐이다.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으나 이 경우 지니(Gini) 계수가 2012∼

2014년 평균 0.008 포인트 개선될 뿐이다. 현실의 미만률과 유사한 정도의 미만률이 유지되고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의 정도가 미국의 추정치 정도라고 하면 지니계수의 값은 상승하고 소

득분배 상태는 악화될 것이다.

최저임금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의 인상이 빈곤구제로 이어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

17)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제한된 업종에서 제한된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에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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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득분배도 개선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기는 어

렵다. 탈빈곤 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도는 한국에서 너무나 성긴 도구여서 정책의 효과를 거의 기

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

고 또 실제로 인상되기도 하는 것은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의 의사결정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괴리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도 비용부담의 주체가 아니며 대다수 일반 국민들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 대체로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기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

문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에 사용될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차라리 이를 빈곤가구에 아무런 대가 없이 보

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정책일 것이다.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감안한다면 근로장려세제(EITC)

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

고 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도구를 고민하는 데

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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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분석에 사용될 자료(data)의 기초통계

(단위: 가구, 명, 만원)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부표 2>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 분위별 분포1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1998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1분위 5.0 18.8 10.2 10.9 10.9 12.1 9.0

2분위 23.5 17.8 16.9 20.2 17.8 16.9 17.7

3분위 20.2 11.8 15.9 15.5 17.6 15.5 12.6

4분위 14.5 14.3 18.5 17.5 14.6 13.7 14.0
5분위 8.0 8.4 14.1 12.7 8.5 7.3 11.4

6분위 12.9 10.4 7.7 5.9 9.8 11.0 11.2

7분위 6.4 8.4 7.2 5.2 6.8 10.8 10.3

8분위 4.9 7.2 4.3 5.5 6.1 4.4 6.2
9분위 3.8 3.0 3.2 4.7 2.9 5.0 4.0

10분위 0.9 0.0 2.1 1.9 5.0 3.4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측수 취업자수 총소득 근로소득
1998년 5,000 1.29 1,632 1,575

1999년 4,262 1.40 1,896 1,815

2000년 4,044 1.38 2,017 1,978

2001년 3,983 1.40 2,173 2,175
2002년 4,108 1.41 2,664 2,550

2003년 4,317 1.39 2,824 2,714

2004년 4,553 1.34 2,977 2,966

2005년 4,702 1.29 3,094 3,061
2006년 4,834 1.28 3,368 3,212

2007년 4,916 1.26 3,587 3,398

2008년 4,990 1.26 3,733 3,651

2009년 5,134 1.23 3,690 3,647
2010년 5,195 1.21 3,960 3,840

2011년 5,264 1.20 4,039 4,027

2012년 5,351 1.20 4,173 4,150

2013년 5,384 1.19 4,344 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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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 분위별 분포2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부표 4> 빈곤의 동태적 특성 (경상소득 기준)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부표 5> 빈곤의 이행과 최저임금 근로자가 있던 가구(전년도 기준)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주: 총소득 기준

1998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1분위 5.0 18.8 10.2 10.9 10.9 12.1 9.0

2∼4분위 58.2 43.9 51.3 53.1 49.9 46.1 44.3

5∼7분위 27.3 27.2 29.1 23.9 25.1 29.0 32.9

8∼10분위 9.5 10.2 9.5 12.1 14.0 12.8 1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상소득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빈 곤 탈 출
(빈곤→비빈곤)

44.8 47.4 46.7 40.5 39.8 37.1 35.9

빈 곤 지 속
(빈곤→빈곤)

55.2 52.6 53.3 59.5 60.2 62.9 64.1

빈 곤 진 입
(비빈곤→빈곤)

12.0 9.9 6.4 6.3 5.0 5.0 5.0

비 빈 곤 지 속
(비빈곤→비빈곤)

88.0 90.1 93.6 93.7 95.0 95.0 95.0

총소득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빈 곤 탈 출
(빈곤→비빈곤)

3.0 3.5 5.9 9.7 9.0 6.4 7.2

빈 곤 지 속
(빈곤→빈곤)

4.4 5.6 6.2 8.7 7.0 10.1 6.8

빈 곤 진 입
(비빈곤→빈곤)

3.1 3.9 10.9 11.6 8.3 8.6 8.1

비 빈 곤 지 속
(비빈곤→비빈곤)

2.2 3.4 5.3 9.9 8.3 8.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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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총소득과 원천별 소득 (전년도 기준)

(단위: 만원)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주: 경상소득의 관측수는 제시된 관측수보다 다소 작음

<부표 7> 총소득과 원천별 소득 구성비 (전년도 기준)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총소득 1,879 2,164 3,356 4,070 4,187 4,360 4,485

경상소득 (1,803) (2,112) (3,270) (4,012) (4,119) (4,304) (4,365)

근로소득 1,599 1,911 2,756 3,436 3,512 3,639 3,705

금융소득 43 44 51 49 39 42 40

부동산소득 82 70 193 160 182 212 192

사회보험소득 23 36 87 150 165 181 195

이전소득 53 58 162 201 215 228 246

기타소득 80 45 105 75 74 58 107

관측수 4,262 3,585 4,451 4,934 5,074 5,110 5,233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상소득 (96.0) (97.6) (97.4) (98.6) (98.4) (98.7) (97.3)

근로소득 85.1 88.3 82.1 84.4 83.9 83.5 82.6

금융소득 2.3 2.0 1.5 1.2 0.9 1.0 0.9

부동산소득 4.4 3.2 5.8 3.9 4.4 4.9 4.3

사회보험소득 1.2 1.7 2.6 3.7 4.0 4.2 4.4

이전소득 2.8 2.7 4.8 4.9 5.1 5.2 5.5

기타소득 4.2 2.1 3.1 1.8 1.8 1.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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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소득의 변화

(단위: 만원,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부표 9> 소득의 변화분의 구성비

(단위: 만원,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금액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총소득 151 127 237 108 125 214 146

근로소득 154 159 128 163 70 137 52

금융소득 28 -30 13 1 -10 6 -1

부동산소득 -27 14 -8 -30 26 50 -7

사회보험소득 6 5 17 11 21 18 20

이전소득 -5 6 25 8 18 17 13

기타소득 -5 -26 63 -45 0 -14 68

관측수 3,723 3,329 4,122 4,594 4,753 4,862 4,972

구성비
1998∼
1999년

1999∼
2000년

2004∼
2005년

2009∼
2010년

2010∼
2011년

2011∼
2012년

2012∼
2013년

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101.9 124.4 53.9 151.3 56.3 64.0 35.5

금융소득 18.5 -23.9 5.3 1.2 -7.8 2.8 -0.8

부동산소득 -17.7 11.0 -3.5 -28.2 20.7 23.5 -4.8

사회보험소득 4.2 3.8 7.0 10.1 16.5 8.6 14.0

이전소득 -3.6 4.8 10.7 7.1 14.5 7.7 9.2

기타소득 -3.4 -20.1 26.6 -41.6 -0.2 -6.7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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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최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증가율 및 (가중) 관측수
(단위: %, 가구)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음(-) 법정인상률
범위내

법정인상률
초과 결측 계

1998∼
1999년

평균 · 0.015 0.352 · ·
관측값 수 0 1 2 4 7
가중 관측수 0 2,285 5,867 9,183 17,334

1999∼
2000년

평균 -0.259 · 0.467 · ·
관측값 수 1 0 5 4 10
가중 관측수 2,683 0 15,504 11,192 29,380

2000∼
2001년

평균 -0.265 0.052 1.513 · ·
관측값 수 6 3 9 7 25
가중 관측수 13,071 9,151 26,969 17,679 66,869

2001∼
2002년

평균 -0.150 0.047 0.702 · ·
관측값 수 3 1 10 5 19
가중 관측수 8,451 288 27,923 13,264 49,927

2002∼
2003년

평균 -0.261 0.077 1.027 · ·
관측값 수 2 1 7 2 12
가중 관측수 4,150 2,058 18,183 6,029 30,419

2003∼
2004년

평균 -0.090 0.072 0.828 · ·
관측값 수 2 2 8 5 17
가중 관측수 4,869 4,678 19,602 8,613 37,763

2004∼
2005년

평균 -0.043 0.064 2.346 · ·
관측값 수 2 3 11 3 19
가중 관측수 3,191 6,160 30,323 7,071 46,745

2005∼
2006년

평균 -0.287 0.078 0.852 · ·
관측값 수 4 3 14 3 24
가중 관측수 11,678 8,700 33,545 7,376 61,298

2006∼
2007년

평균 -0.216 0.099 1.145 · ·
관측값 수 5 3 10 4 22
가중 관측수 14,196 21,623 23,505 9,632 68,957

2007∼
2008년

평균 -0.067 0.031 0.637 · ·
관측값 수 5 1 12 0 18
가중 관측수 13,556 1,653 38,751 0 53,960

2008∼
2009년

평균 -0.183 0.029 0.406 · ·
관측값 수 5 1 14 5 25
가중 관측수 11,840 2,526 36,149 12,156 62,671

2009∼
2010년

평균 -0.277 · 0.476 · ·
관측값 수 2 0 17 3 22
가중 관측수 4,297 0 50,403 7,705 62,404

2010∼
2011년

평균 -0.026 0.033 0.565 · ·
관측값 수 10 2 10 5 27
가중 관측수 23,509 3,665 25,138 8,657 60,970

2011∼
2012년

평균 -0.121 · 0.502 · ·
관측값 수 3 0 9 3 15
가중 관측수 7,029 0 21,869 9,440 38,338


